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함께합니다.

보도자료
담당부서 가족변화대응본부 가족편견모니터링부

담 당 자
부 장 : 김명희(02-3479-7790)

담 당 : 이현주(02-3479-7791), 황희천(7796)
배포일자 : 2019. 11. 19.
보도일자 : 2019. 11. 20.(조간)

￭총 3쪽 ￭www.kihf.or.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언론기사 속 다문화 편견 조성 사례 모니터링

- 다문화 대중매체(언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언론기사에 나타난 다문화 용어 오용, 불법체류·혼혈,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다문화 편견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 대중매체에서 다문화 관련

기사와 뉴스가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를 모니터하였다. 대중매체는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생각, 언어, 행동 양식까지도 바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ㅇ 이번 모니터링 활동은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함께 진행하였으며,

기간은 2019년 5월 ~ 9월, 주요 5개 신문사의 지면보도와 8개 방송사

저녁종합뉴스를 모니터하였다.

□ 대중매체(언론) 모니터에서 다문화·이주민 관련 부적절한 용어 사용을

우선 살펴보았으며, 다문화 30건, 혼혈 16건, 불법체류자 52건으로

총 98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ㅇ ‘다문화’라는 용어를 사람으로 지칭하여 ‘다문화 여성’, ‘다문화 학생’,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어린이’ 등으로 보도된 언론기사는 30건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족은 정책지원 대상을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오용 사용은 우리와 당신은 다르다는 차별적 인식을 주게 된다.

예) “몽골출신 다문화 여성 000”, “다문화 학생”,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

ㅇ 혼혈은 순혈과 반대되는 단어로 혈통적으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

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언론에서도 혼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16개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다. 심지어 A일보에서는

‘외국인은 찾아볼 수 없는 순혈주의 팀’이란 차별적 홍보문구를

그대로 기사로 보도하였다.

예) “독일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서 혼혈로 태어난...”,

“독일의 혼혈인 000”, “흑인 혼혈 선수 000”

ㅇ 불법체류라는 용어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주민의 인

권침해와 편견을 가져오기 때문에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였으나,

신문기사 52건, 저녁뉴스 26건에서 불법체류자라는 표현이 사용

되었다. 행정 절차상 ‘미등록 상태’임을 미등록 입국자, 미등록 체류자라고

불러도 되는 것을 불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사람의 존재 자체를

불법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따라서, 다문화·혼혈이라는 단어는 되도록 부르지 말고, 불법체류자는

미등록체류자 또는 미등록외국인으로 바꾸어 부르는 것을 권장한다.

□ 다문화라는 용어는 법정용어로 좋은 의미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지만,

다문화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편향되어 있다면 인식이 달라져야

한다. 언론에서도 사용하는 단어의 선택에서 신중해져야 할 것이다.



□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은 “다문화 대중매체(언론) 모니터링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지속적으로 찾아내고 인식

개선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개선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관련 용어 사용에 대한 권고내용 >

▸ 2015년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 무토마 루 티에르는 한국 미디어 부분에서 

“어느 특정 집단을 인종주의적으로 구별하는 ‘다문화’라는 용어의 오용에 대한 금지, 

언론보도준칙과 방송 가이드라인제작에서 인종차별 금지에 대한 구체적 서술의 

필요와 준수강화, 방송법·방송심의 규정 또한 인종차별금지에 대한 구체적 서술과 

법과 규정 강화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독립보고서를 제출

하면서 이주민의 ‘미등록 체류 상태’ 또는 ‘체류 기간 초과상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부여하는 ‘불법체류’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체류’라는 

용어는 이들을 법적, 제도적인 보호에서 제외하여 인권침해에 취약한 집단으로 

만들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혐오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인권위는 밝혔다.


